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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더 죽어야 하는 겁니까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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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기업처벌법운동본부, 민주당 앞 농성 돌입

연내 법 제정 촉구…정기국회 곧 끝나 ‘촉박’

민주당 “이번 회기 처리 어렵다” 반발 사

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.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

서다.

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. ⓒ 김한주 기자

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앞에서 집중 집회를 열었다. 집회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, 문화제로 이어져 저녁까

지 진행됐다. 이날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까닭에 집회는 최소 인원만 참가했다. 대신 99개 의자를 채운 산재 사망 노동자의 영정이

자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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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규 민주노총 집행위원장은 “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. 추락사 6백 명, 과로사 5백 명이다. 문재인 대

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.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.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과 함께

태안화력발전소로 같이 갔으면 한다. 지옥 같은 일터에서 한 시간 일해보고 결정을 내리자”고 호소했다.

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농성에 돌입하며 “모든 노동자의 죽음은 지금의 법이 허술해서 벌어졌다.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

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.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왜 처리하지 않는 것이냐. 우리는 더 물러날 공간도

없다”고 말했다.

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“한국의 기업은 중대재해를 일으켜도 평균 벌금 450만 원 벌금으로 때운다. 그래서 지금도 퇴근하지 못하

는 노동자가 하루에 6명이나 된다. 코로나19보다 몇 배 더 많은 사망률을 보이는 한국의 산업재해다. 산재가 아니라 살인이다. 국가

가, 정치권이 노동자의 죽음 앞에 헌화만 놓고 가는 현실을 뒤집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내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. ⓒ 김한주 기자

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사무국장은 “2년 전 용균이가 떠났지만 지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. 지

금도 발전 노동 현장은 하청이 존재하고, 임금 착복이 이뤄지고 있다. 또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. 민주당은 이 죽음의 행렬을 똑바로

지켜봐야 한다. 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”고 전했다.

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하며 전태일 3법과 노동개악 저지 구호를 외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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